
(유권해석) 이주대책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주대책기준일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소유하고 거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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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거주하여 온 자가 해당 주거용 건축물을 이주

대책기준일 이후에 해당 주택에서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함께 거주중인 직계비속에게 증여를 하

고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보상협의 당시 주거용주택의 소유자인 직계비속이 이주대책 대상인지?

회신내용

이주대책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주대책기준일 당시 해당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이주대책기

준일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하나, 질의하신 경우에는 이를 

충족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는 사업시행자

가 위 규정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